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CNG 버스 교체로 3만톤 감축효과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실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월19일 발표했다.

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국이 될 것에 대비해 미리 온

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CNG 버스가 보급되면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줄어드는 만큼 정확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해 내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중교

통체계 개편도 운행 효율 향상으로 연료 사용이 줄어든 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CNG 버스 교체가 끝나는 2010년 연간 최소 3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집행위로부터 사업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인정받으면 30만톤에 달하게 되고 금액으로 환산

하면 3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타당성 확인과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위해 6억2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이들 2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는 모니터링을 거쳐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2개 사업장에서 총량관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월19일 밝혔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

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시범 사업장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돼 연료 유량계, 기체 유량계가 설치되고  배출권 거래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업무가 추진된다.

총량제는 1단계로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1일까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톤 초과, 황산화물 

20톤 초과, 먼지 1.5톤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에서는 9곳이 해당한다.

2단계로 2009년 7월1일 이후에는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돼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초과, 황산화물 

4톤 초과,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32곳이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

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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